BR6135            정치인들은 정부의 부채 현황을 납세자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7-11-25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부플어왔습니다.  제 28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위드로 윌슨 (Widrow Wilson) 대통령이 세계 제 1차 대전의 전쟁비용으로 당시에 $300 억의 부채를 짊어진 이후 그 뒤를 이은 행정부마다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켰을 뿐 단 한푼도 부채를 갚지 못했습니다. 한 두번 부채의 원금을 일부 갚은 적이 있지만 곧 이어 부채를 다시 안게 되어  윌슨 대통령이 짊어진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정부의 부채는 2017년 현재 $20.5 조 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각종 세금으로 걷우어 들이는 세입이 연간 $2.5조 인데 정부의 소비는 연간 $4조 입니다. 이 $4조 달러의 소비중에서 매년 정부는 누적 부채의 이자로만 $8,500억 을 지불합니다. 즉 정부의 부채 중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갚아나가고 있는데 상환되지 않은 불어나는 부채는 후손들에게 넘겨자는 무책임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행적이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부채를 줄이려면 세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또는 두 가지 즉 세입증가와 지출 감소를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 동자라도 일고 있습니다. 매년 $1.5조씩 늘어나는 정부의 부채를 줄이려는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켄터키주 출신 상원의원이 랜디 폴 (Rand Paul)의원과 미시간 주 출신 하원의원인 저스틴 어매쉬 (Justin Amash)의원과 캔터키 주 출신인 토마스 매시 (Thomas Massie)의원들은 이런 눈덩이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행하게도 이런 주장을 수행하려면 복지 혜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실천하려는 정당은 정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의  세 의원을 반대당과 동료당의 원원들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수차 언급을 했습디만 미국 납세자들 중 거의 5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북지혜탁만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복지성 혜택 지출을 트랜스퍼 지급 (Transfer Payment)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손을 대려는 정인들은 선거에서 반드시 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Mitt Romney) 가 바로그 예입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나 안내는 납세자가 똑 겉은 한표를 던질 궈리를 갖고  있으니까 비납세자가 받는 혜택을 줄이자는 정치인은 표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묘안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납세자들의 봉기가 있게 되어 납세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하는 총체적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런 납세거부운동이 실제로 전개되면 미국 정부는 붕괴되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다행이도 미국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이 영원히 계속될 보장은 없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국가적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가의 부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미 양국의 정치인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과감힌 부채 감축정책을 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 
